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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기후위기와 정치의 재구성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 배경: 기후위기 시대 다른 정치의 요청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여타의 사회정치적 위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자연 현상이자 사회 현
상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기성의 법제도와 경제적 관행뿐 아니라 제도화된 학문적 접근과 인식
론으로도 충분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를 ‘국가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
가 그 영토와 국민을 위하여 실행하는 여러 가지 일 또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 유지, 조정, 행사하
기 위해 전개하는 사회적 제반 활동’이라 정의하는 것 역시 기후위기 앞에서 너무 안일하거나 완
전히 허구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
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기후정치 정의의 수준

기후정치는 세 가지 수준 또는 방식으로 정의 가능하다. 첫째, 새로운 물리적 및 경제사회적 현상
이자 의제로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제도/비제도) 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기성의 정치가 기후위기라
는 새롭고 특이한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의다. 여기서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정치 의제와 예
산 등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정치로 이해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현상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가 단
지 제도 정치 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해결되는 일회성 문제
가 아니라, 광범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된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근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사회계약 같은 핵심적 정치 원리 원칙을 변화시
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정
치 소통과 정치 제도의 도입과 실험이 강조된다. 
셋째,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 자체의 의미와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보다 넓은 정의다. 이는 근
대성이 부과한 인식론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고 비인간 주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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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 준칙과 세계관을 요청하는 접근이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정의가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수준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를 재구성하게 만드는 필요성을 제기할뿐더러 이미 여러 가지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수준의 정의에 고착되면 이러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동학
을 다룰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당위로서가 아니라 현실 제도와 운동의 사례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 기성 정치의 한계에 대한 진단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기성 정치의 한계는 화석 자본주의가 규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티머시 미첼 등), 경제성장의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인식론의 한계(더글러스 러미스, 아미타브 
고시 등),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전 세계적 통치권력의 불가능성(웨인라이트 & 만) 등으로 진단되
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 정치의 관성을 타개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제안들도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의 ‘블로카디아’, 안드레아스 말름의 ‘생태적 레
닌주의’, 탈성장론의 탈성장 코뮨주의와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론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상상
력의 해방과 변혁 정치를 위한 모색은 유의미한 참조를 제공한다.

<표> 에릭 올린 라이트를 응용한 탈성장을 위한 전략적 캔버스 (Barlow et al, 2022)

전략적 논리
변혁의 모드

자본주의의 
해악 줄이기

자본주의의 
구조를 넘어서기

틈새적 변혁: 자본주의 사회의 주
변부,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 외부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다.

저항하기
예. 기후정의 시위

탈출하기 / 대안의 건설
예. 광범위한 정치적 개입 
없이 생태마을 운영 / 타인
과의 네트워크 구축

공생적 변혁: 궁극적으로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 형태
를 변화시키고 현 체제 내에서 대
중적 사회적 권력을 심화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길들이기
예. 국가 CO2 배출량에 대
한 절대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

해체하기
예. 장기적으로 대기업을 협
동조합으로 만드는 정책

단절적 변혁: 기존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첨예한 대결 또는 단절을 
추구한다(단기적이거나 특정한 장
소에서 수행될 수 있음).

멈추기
예: 불복종 행동

타격하기
예. 노동자의 공장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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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현실 정치’의 모색

기후위기 대응에서 현실 정치와 국가는 절대로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차원이다. 하지만 기성
의 정치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기성의 구조와 방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히 유효하거나 적
절하다는 것은 다르다. 기후위기 그 자체가 기성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내거나 심화시킨 현상이기
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다른 정치는 무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라이트의 
도식을 빌자면 기성 정치의 공생적이고 틈새적인 영역과 방식으로 출현하고 발전할 수도 있다.
첫째, 기성 제도 정치의 변화의 사례로 미국 선라이즈 운동과 독일의 노사정 합의가 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는 의회 정치와 제도 정치의 조건과 자원이 기후위기를 진지한 의제로 만들고 사회 전
체에 유의미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사회운동의 압력이 존재하
거나 제도 정치의 대변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제도 외 정치의 모색으로 기후 시민의회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2020년경 
기후 시민의회가 실험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 기후 시민회의는 기존 대의제
도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대체하고 긴장을 불러 일으키며 새로운 민주주
의의 내용과 방식을 확장할 ‘이중 권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갖는다. 
셋째,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서 계획과 참여 민주주의를 재소환하는 
수준의 사례다. 특히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베티스 & 펜더그라스)은 이념적 생태 사회주의
나 규범적 탈성장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 의제로 상승시키고 있다.이는 사회주의적 
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구체화되고 있
다. 성장주의와 기술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기후 의제의 내용과 작동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급진적 전환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예
산과 자원 배분의 원칙과 방식의 재편에 대한 요구 속에서 논의와 운동을 추동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그린뉴딜의 재론과 급진화는 그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넷째, 정치의 주체와 의제의 확장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기후 소송에서부터 자연법 도입 논의
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르주아적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체계와 정치 제도가 갖는 
한계로까지 비판을 확장함으로써 기후정치의 주체와 의제는 엄청나게 넓어지게 된다. 
다섯째, 기후정치와 운동에 이제까지 주목되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과 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샹
탈 무페는 정동의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이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공통의 정치 현상으로 팬데믹과 더불어 전 인류의 비상사태로서의 기후위기에 주목한다. 무페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정동, 그리고 이러한 정동이 새겨
지는 동일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독일 윤리위원회는 “정치와 사회가 당면한 갈등을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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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이해하는 감각을 키울 것”을 권고한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기후침묵’과 냉소를 극
복하는 데 있어 녹색 정동 개념은 중요한 정치와 운동의 자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기후위기 시대 다른 정치의 모색 사례

기후정치 유형 사례 비고

제도정치의 변화 미국 선라이즈 운동
독일 노사정 에너지전환 합의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의 배경과 사회
주의 리부팅의 동력
내각제와 협의 정치의 전통

제도 외 정치 모색 영국, 프랑스의 기후 시민의회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과와 
한계, 이중권력 논의로 발전 잠재력

계획과 참여 민주주의
의 재소환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
(성장 없는) 그린뉴딜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기. 계획 경제와 탈성장
의 조합

정치 주체와 의제의 확
장

독일 등 기후소송
자연법 도입 논의 신유물론, 포스트휴먼 이론으로 확장

기후정치의 새로운 감
각 녹색 정동, 생태적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생태적 전환

생태 파시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한국의 기후정치 지형과 동향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근시안
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후변화는 심각하지만, 해결은 나중에’라는 태도가 강한 것이다. 
한국 국민 10명 중 8∼9명은 기후변화를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당장은 경제 성장이나 실업 등에 
집중하고 기후변화는 장기과제로 두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 지체’와 ‘미래할인’의 경향이 
큰 것이다. 
그런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는 시나브로 제도 정치와 언론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총선 직
전에 한국 유권자의 1/3 정도는 기후위기를 대선에서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용
의가 있는 ‘기후유권자’라는 분석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만 특별
히 반응하거나 선거에서의 선택을 결정하는 동인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조사 결과가 협
의의 선거 정치라는 의미에서의 제도적 기후 정치, 최소한 기후유권자 정치와 운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와 현실 선거 정치의 선택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2대 총선에서 기후시민과 기후유권자가 호명되고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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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거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심도있게 토론되지도 못했고 
주요 정당의 정책과 공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했다. 선거 결과 역시 한국의 여론 지형과 제
도 정치의 관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 정당으로 선거에 나선 녹색
정의당은 3%라는 의회 진출 최저선을 달성하지 못하고(2.14% 득표) 의회 진입에 실패한 것이 가
장 상징적인 결과다. 물론 녹색정의당의 성적은 기후정치라는 잣대로 평가하기엔 너무 복잡한 배
경 설명이 필요하다. 선거 직전 저조했던 정의당의 지지율과 지지층 이완 현상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강력한 양강 구도와 상호 증오 정치의 분위기가 녹색정의당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하지
만 녹색정의당이 정책 공약 외의 담론과 활동에서 기후정치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유권자들
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욱 아프게 평가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물론 기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기후 유권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언론이 보이는 적극적
인 반응은 유의미한 변화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보였듯이, 두 거대정당 사이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속에서 기후위기와 같이 우리의 긴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금 뒤로 밀
려났다. 선거 제도 개혁으로 ‘정치 다양성’을 키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후 정치 또는 
기후 민주주의의에는 턱없이 미달할 것이 분명하다. 

○ 한국의 정치체제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22대 총선에서 다시 확인된 한국 기후정치의 현실을 넘어서려면 우리의 논의는 한국의 정치 제도
와 관행 자체가 ‘기후악당’이고 기후 지체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와 그것이 낳는 단기적 시야의 승자(양당) 독식 정치
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악 중의 최악의 제도와 관행이다. 
이유는 첫째,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자기 임기 이후의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
다. 둘째, 지금과 같은 국회의 구성 자체가 기후위기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가장 많은 에너지
를 가장 저렴하게 쓰고 편의를 누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선출되는 의원 숫자가 70%가 넘고 기
후위기의 피해를 떠안는 농어촌은 인구 감소로 인해 거대 선거구가 되고 있는 탓에 기후 기득권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해방 이후 줄곧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성장주의 아래에서 정치인들
은 예외가 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성장에 앞장서야만 하는 운명이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한계에 관한 논의는 현실성을 이유로 회피
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어떠한 정치체제든 장단점이 있고, 의원내각제(정당책임제)가 기후위기 해
결을 보장해준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리부팅되고 정작 중
요한 의제와 쟁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6 -

또한, 기성의 국가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만을 기후정치의 활로로 삼을 경우 현실의 선거 정치와 
대중적 정치 담론에 대해서는 개입력을 잃게 된다. 반면에 현행 대통령제의 대폭 변경 또는 교체
라는 대안의 선택지를 가질 때 기후정치는 이러한 중요한 개입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성장주의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여론의 소극적인 태도는 한국에서 기업이 갖는 위상과도 관련된다. 
역대 정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은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
었다. 경제 성장을 희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주문은 타이타닉호를 잠시 멈추거나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인식과 고정 관념이 정부뿐 아니라 시민 사이에
서도 강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에 툰베리로 상징되는 세계적 기후행동의 물결을 거치고 국내외적 압박이 본격화되
면서 정부와 기업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침묵의 뒤를 이은 것은 일종의 허
구적 기후정치에 가깝다. 성장을 해치지 않는 기후정치라는 기만의 밑바탕에 있는 게 한국에 더욱 
특수하게 자리잡은 성장주의다. 
결국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발전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치인
과 시민들에게까지 뿌리내린 성장 강박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후정치는 원칙과 이상에서 벗어
나기 어렵다.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기후위기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정치는 성장주의와 맞서 
싸우고 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는 이론, 정치 제도, 그리고 녹색 정동의 정치여야 할 것이다. 

○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
의 정치의 변화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제도 정치와 사회운동 및 시민의 삶을 관통하
는 정치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베헤모스’를 순치하고 ‘기후 X’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도구와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의 확장(미래세대, 지역, 비인간 자연)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지구행성적 한계
를 고려하는 도넛경제학의 정책 규범화)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와 의제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기성 제도 정치와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것들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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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관행 그리고 주체들이 중요한 마중물과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후위기 시
대의 ‘좋은 정치’와 ‘다른 정치’ 모두 필요하다. 좋은 정치는 분명히 유효하고 필요한 대안이지만 
사람들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느낌과 상식을 그렇게 모아내
는 정치다. 그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다른 정치도 발견되고 연결될 수 있다. 
기후정치는 현재의 정치 및 운동 지형과 전망에 근거해서 개입 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도를 전
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 바탕이 되는 얼개로서 “기탈존내(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라는 키워드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기후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요구된다면 바로 이러
한 기치를 내 건 정당일 것이다. 
특히 내각제 개헌은 이러한 인식과 지향을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바꾸면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
렛대다. ‘기탈존내’의 사회는 거리에서의 몇 번의 외침이나 팔짱 낀 평론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기성의 정치 제도와 관행을 허물고 바꾸기 위한 대결과 침입으로 돌파구를 열고 무게중심을 바꾸
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기성의 제도를 묵인해서도 안 되고 기권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기후위기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성장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존재 방식을 획일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5
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 중요한 출발이자 논의의 물꼬를 트는 매개일 수 있
다. 
아울러,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중권력을 상시화하는 프로젝트이자 
의제로서 기후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 시민의회의 요구는 기성 제도 
정치와 민주당에 의탁해 온 시민사회 운동 모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기획이다. 

○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전략과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 기후운동이 제출한 일련의 요구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
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절박함
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가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
켜야 한다. 이는 개별 정책 요구의 단순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후정의를(이 역시 원칙이 아
닌 역동적이고 풍부한 이미지로서) 구현하고 기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안전하
고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가 더욱 긴요하다. 
또한 기성의 현실 정치를 바꾸려면 원칙론과 비판에서 몇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
로 몇 년은 현행 대통령제 폐지와 내각제 도입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도의 재구성, 환
경과 공존 및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국가’ 지향을 담는 생태개헌 제안으로 우리 스스로 
의제의 스케일을 키우고 대중적 토론을 촉발해야 할 때다.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공통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첫째,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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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중앙/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기 위한 구상을 만들고 공유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장의 지렛대가 될 의제와 정책을 확보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개헌안뿐 아니라, 한국판 좌파 그린뉴딜의 컨텐츠, 탄소세와 탄소배당 같은 핵심적 
감축과 재정 확보 수단,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큰 정책과 운동 의제가 포함된다. 셋
째, 녹색정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기후정치는 무엇보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 내고 이끌어 내는, 정치를 바꾸는 정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갖고 모아내고 나누는 정당일 
것이다. 

*이 발표문은 노회찬재단 연구 과제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기후시민의회의 현황과 과제

2024.11.22.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1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기후정치와 시민의회>



발표 배경과 내용

❖ 발표 배경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기후정의연구기금 사업으로 진행 중인 기후시민의회 실천 안내서(2024~2025년) 연구 과제의 작업 내용 일부를 정리함. 향후 패널 워크숍 

개최 등 개방적 방식으로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세션 <기후정치화 시민의회> 발표·토론도 이 과정의 일환으

로 추진함

❖ 발표 내용

•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운동·정치의 전략과 수단 중 하나로 접근함. 국내외 기후시민의회의 동향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급진적 기

후시민의회 도입·진화의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제도화 방안 및 그 실행 조건, 실행 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고자 함

• 시민의회/총회(citizens’ assembly)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s), 대

안적 갈등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플래닝 셀(planning cell),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다양한 모델 포괄. 무작위 추출 숙의형 미니 공중(deliberative mini-publics) 이외 참여 방식도 포함하고, 제도적, 사회운동적 차원의 모든 유형과 

사례를 다룸(People’s Assembly(PA), Citizens’ Assembly(CA))

✓ cf. 만민 공동회 ~

✓ cf. 공청회,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2



민주주의의 위기(비관론) & 선거 독재국가(electoral autocracy) …  

❖ 24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분포(2023년)

3자료: Richard Wike,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Pew Research Center, 2024.2.28.



국내외 기후정치와 거버넌스 전망

4

❖ 잠정적 사회 형성 (Wainwright & Mann, 2018)

❖ 잠재적 미래 모습 (브렛 킹과 리처드 페티, 2022)

❖ 기후위기와 AI 시대 (마크 코켈버그, 2023) 

)

행성적 주권 반행성적 주권

자본주의적 기후 리바이어던(Climate  Leviathan) 기후 베헤모스(Climate Behemoth)

비자본주의적 기후 마오(Climate Mao) 기후 X(Climate X)

혼란스런 미래 질서정연한 미래

포용적, 집단적 루디스탄(Ludistan) 테크노소셜리즘

배타적, 분열적 페일디스탄(Failedistan) 신봉건주의

높은 가능성 혁명과 권위주의(그린 리바이어던) 불충분한 변화와 재앙(종말론)

낮은 가능성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기후 공산주의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단계와 동학

5

자료: Laes et al.(2014) 자료: Pel(2021)

❖ 탈탄소 에너지전환 단계

• 전환과정에서 전환계곡(valley of transition) 발생 당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논쟁, 부정적 영향/취약 집단 피해, 법제도/정책수단 쟁점, 기득권 저항 등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를 융합하여 정의로운 전환관리(just transition management) 개념 도입(Goddard·Farrelly,

2018; Caughman, 2020), 전환실패 사전예방 및 전환과정에 대한 참여계획 추진 (Turnheim and Sovacool, 2020; Pel, 2021) 중요

• 이와 유사하게 정의로운 전환과 정의로운 설계(design for transitions)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데, 정의로운 설계는 사회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실천과 구상으로 지배

적 비전에 맞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관련 포괄적, 재구성적, 정치적, 동원적 개입을 의미함(White, 2019)

• 특히 탈성장 계획(degrowth planning) 또는 계획적 전환(planned transition)의 목표는 (1)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2) 민주적 참여 보장, (3)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4)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5)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관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social-ecological coordination)이 강조됨

(Durand et al, 2023)

❖ 시스템 전환 동학과 백래시 현상



탈탄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 구상과 현황

❖ 탈탄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전환의 조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일련의 전환 과정이 요구됨

• 전환 전략은 전환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현재 상태를 반영한 중점 과제 선정과 이를 위한 실현 방안의 동시적 구성이 다층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전략은 제

도적 전략과 사회운동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주체 형성과 아래로부터의 전환 전략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세력화가 전환 동맹의 진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저항

(Resist), 탈환(Reclaim), 재구축(Restructure)을 실천할 수 있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 권승문·이정필, 2017; Burke & Stephens, 2017).

6

제도적 전략 ⇔ 사회운동적 전략

구분
로비·청원·
행정개입

입법·제도
개선

국민·주민
투표

법적 소송 선거공약·
개입

공론화(제도
적·사회적)

대중·지역
운동

전환 실험
대안 

시나리오
적록동맹

효과 수준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높음 높음 높음(기본) 높음 높음 높음(기본)

활용 정도 중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낮음 낮음 낮음

자료: 권승문·이정필(2017) 수정
주: 효과 수준과 활용 정도는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회’를 꿈꾸는 동상이몽 ?

❖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시민의회 제안 퍼포먼스(2021.9.24)

7

❖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 위원회 출범(2024.5.8)

자료: 민들레(2024.5.15);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정정화,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4.2.5.

✓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4.7.29.



전 지구적 숙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시민·이해당사자의 참여의 수준과 층위

❖ 숙의 민주주의의 모델과 목적

8

자료: OECD(2022); OECD(2020)

❖ 숙의 민주주의 모델의 특성

자료: OECD(2020)



전 지구적 숙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숙의 민주주의의 모델과 사례 요약

9

자료: OECD(2020)



전 지구적 숙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숙의 민주주의 적용의 역사적 추이(34개국, 733건, 1979~2023년)

10

자료: OECD, Innovative public participation; OECD Deliberative Database(2023)

❖ 숙의 민주주의의 의제별 적용 현황(2021.9.~2023.9. 신규 160건 중 녹색 의제 32%)

자료: OECD, Innovative public participation; OECD Deliberative Database(2023)



전 지구적 숙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현황(누적 41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수)

11

자료: 2023 Trends in Deliberative Democracy: OECD Database Update; OECD Deliberative Database(2023)

❖ 시민의회 모델

• 제도 변화, 헌법 개정, 정치적·사회적 균열 등을 해결할 필요성

• 캐나다 BC(2004년)와 온타리오(2006년)의 선거제도 개혁

• 아일랜드의 동성결혼과 낙태 이슈 5개 주제(2016~2018년, Citizens’ Assembly)

•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대응으로 French 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19~20년)

자료: OECD(2020); IEA(2021); OECD(2024)



전 지구적 숙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숙의 민주주의 분석틀

12

❖ 의사결정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

자료: OECD(2020)

자료: OECD(2020)



전 지구적 숙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모델 

13

❖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모델의 특성

자료: OECD(2021)

자료: OECD(2021)



기후시민의회 추진 사례와 관련 네트워크

14

자료: Knowledge Network on Climate Assemblies(KNOCA)

자료: Global Citizens’ Assembly Network(GloCAN)



기후시민의회 추진 사례와 관련 네트워크

❖ 기후시민의회 주요 사례

15

자료: Smith(2024); KNOCA; GloCAN

❖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특징과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정치적 맥락 의회 조직화를 이끈 사회적,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주최/주관 어떤 기관이 의회를 운영하는가?

규모/스케일 의회 참여자는 몇 명이고, 운영 기간은 얼마인가?

선정 방식 의회 참여자의 구성은 얼마나 다양한가?

의회 역할 의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거버넌스 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얼마나 독립적, 협력적으로 진행되는가?

운영 프로그램 의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토론 촉진 퍼실리테이터와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통과 대중 참여 의회 참여자 이외 폭넓은 대중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와 권고 의회의 결정사항은 어떻게 제출되는가?

제도적 반응 주최/주관 기관은 의회 결정/합의사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점검 및 평가 의회 구성/운영의 경과와 결과에 조사 및 평가는 어떠한가?



16자료: Boswell et al.(2023)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어떻게 시작할까

17

자료: peoplepoweredhub.org/climate-assembly

❖ Scale: 전국 단위 vs 지역 단위

• 사례: Camden Citizens’ Assembly on the Climate Crisis(2019년) 등 성공 

→ Climate Assembly UK(2020년) 개최

✓ 지구적 스케일에 대해서는 Vlerick(2020); Dryzek, et al(2011); Dryzek & Niemeyer(2024) 참조

❖ Advocacy: 사회적 조직화와 정치적 개입

• 사례: 기후운동의 청원과 압박, Warsaw Climate Panel(2020년) 개최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어떻게 시작할까

18

자료: peoplepoweredhub.org/climate-assembly

❖ Design: 주제와 질문

• 사례: Scotland’s Climate Assembly(2020~2021년)

“How should Scotland chang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in an effective and fair way?”

❖ Technical Support: 사회적 조직화와 정치적 개입

• 사례: French 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2019~2020년),

Decidim 플랫폼과 Iramuteq 오픈소스 활용 등

✓ 기후의회에 AI 기술 접목에 대한 검토는 McKinney(2024) 참조



19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어떻게 시작할까

20

자료: Extinction Rebellion(Global; UK)

❖ Extinction Rebellion(Global, UK) 실천 및 요구 사항

• People’s Assembly(PA)와 Citizens’ Assembly(CA) 실행

• Citizens’ Assembly on Climate and Ecological Justice(Climate and Nature Bill)

• Community Assemblies Escalation Plan

✓ cf. Climate Majority Project(2023년~, UK)

✓ cf. 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People’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
2010년)



국가 수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이클 중 2단계(참여와 숙의) 방안

21

자료: Dryzek et al.(2023)



국가 수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이클 중 2단계(참여와 숙의) 방안

22

자료: Dryzek et al.(2023)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쟁점과 잠정 평가

23

❖ 왜 기후시민의회인가?, 왜 관심이 증가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주류적 방식은 아니다!)

• 근시안(myopia) ·단기주의(short-termism), 과학과 전문성이 활용되는 관행, 정치·경제권력의 영향력, 민중과 대의 정치인의 관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대의 민주주

의의는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시도된 숙의 민주주의가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하다는 판단 

확산(Willis et al., 2022). 또는 mini-public(시민)과 legislative committee(엘리트)의 designed coupling 의미와 필요성(Hendriks, 2015)

• 현행 민주주의와 낡은 제도의 시간 리듬은, 한편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행성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속도와 환경 영향이 압축적으로 가속

화되는, 이렇게 시간대가 이중으로 뒤틀리는 기후위기 시대 및 인류세의 시간성과 충돌함. 따라서 기후위기로 초래된 시간적 지향성(temporal orientation)에 대해 

기후정치 측면에 검토해야 함. 다양한 시간 리듬을 갖고 그에 맞는 민주주의 비전을 갖는 deliberative assemblies(기후시민의회), community organizing(지역사

회 자립 실천), activist movements(멸종반란) 등 다양한 방식이 나타남(Ejsing, 2024)

❖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제기와 다양한 비판

• 공통적인 쟁점은 시민 자격·능력(대표성과 숙의성), 대의제와의 관계 및 독립성(법제도적 근거), 의사결정 권한·범위, 정치 과정 영향력과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법적 

수용성 등

• 무작위 추출 미니 공중의 참여 방식이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 숙의·참여 민주주의의 최적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

대표성과 숙의성을 담보하는 다른 방법도 있으며, 특히 사회운동적, 체제 저항적 성격의 참여 민주주의가 다양한 공간에서 대안적 형태가 존재함(Willis et al., 2022)

• (추첨 기반의) 숙의 민주주의에 긍정성이 있지만, 사회운동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숙의형 참여 방식이 실효적이어야 함. 시민의회의 권한·권력과 구성·운영,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이 중요한 과제임. 특히 의사결정 권력·권한의 스펙트럼(legislative, co-legislative, agenda-setting, consultative) 중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핵심적 이슈가 됨(Mulvad & Popp-Madsen, 2021)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쟁점과 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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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 질서의 수동 혁명?

• 2010년, 호주에서 기후시민의회 제안, 그러나 정치적 논쟁과 저항으로 불발(Boswell et al., 2013)

• 2016년~, 정부 기획, 사회적 요인, 국민 청원, 연정 프로그램, 또는 시민사회 및 연구기관의 자발적 추진 등 국가 및 지역 단위 기후시민회의 도입 및 확산

•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당 체계와 선거 민주주의 신뢰 유지, 엘리트 정당 및 선거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시민의회를 활

용한다는 문제 제기(Macq & Jacquet, 2023)

❖ 기후시민의회의 두 가지 비전

• 기후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제한적 반영이라는 한계 역시 주목해야 하고, 기후시민의회와 전통적 의사결정 과정의 
관계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Duvic-Paoli, 2022)

• 내적 설계 쟁점(internal design characteristics)과 함께 기후시민의회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맥락 및 거버넌스를 포괄하여 접근·평가하는 통합적 설계 
쟁점(integrative design characteristics)에 주목해야 함(Boswell et al., 2023)

• 변화의 주체/공간 vs 여론 분포 확인? 기후시민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급진적 비전에 주목해야 함(Ejsing & Papazu, 2023)

구분 민주주의 논리 참여 방식 정치적 목적 변화 기제

숙의적 대표성 중재/매개 정당성 (국가)제도 정치

급진적 자율성 전환/변혁 역능/동원 다증 스케일 실천/개입

자료: Ejsing & Papazu(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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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feffer(2024) 자료: Perlaviciute(2024)

❖ 기후시민의회 의제설정 쟁점

• 의제설정 쟁점(scope, authority, societal relevance, political relevance,

receptiveness, timing, dilemmas, legitimacy, openness, resource

efficiency)

❖ 합리주의 접근에서 가치 기반 접근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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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age et al.(2023)

❖ 독일 탈석탄위원회 평가

• 2018~2019년, 독일 탈석탄위원회(Commission on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Employment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 추진(의결권 보유 위원 28

명은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

•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보상과 노동자 

지원 정책을 포함한 탈석탄법(Act to Reduce and End Coal-Powered

Energy and Amend Other Laws, 2020년), 탈석탄 지역의 구조개편과 인프

라 구축 정책을 포함한 석탄지역구조지원법(Structural Support for Coal

Regions Act, 2020년) 제정

•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합의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과 정책을 일정하게 반영했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① 불충분한 이해관계 대변, ② 다양한 

실행 옵션 제시 부재, ③ 파리협정과의 정합성 부족, ④ 장기계획 마련에 필요

한 자료 제공 부족, ⑤ 탄소 가격제의 효과성 문제, ⑥ 발전회사 보상 문제, ⑦

공급 안정성 위험 논란, ⑧ 산업경쟁력 위험 문제, ⑨ 연방 예산의 부담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음(Agora Energiewende and Aurora

Energy Research, 2019)

❖ 유럽 국가의 에너지·기후계획(NECP)과 기후의회(CA)의 충족성 선호도 비교

• 충족성에 대해서는 ① 물질과 에너지 총량 감축, ② 생태적 한계선과 사회적 

기초 반영, ③ 저소비 계층·지역의 물질·에너지 사용 보장 및 불평등 해소, ④

물질적 소유에서 비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웰빙 지향 등 여러 차원에서 접근

(Persson & Klintman, 2023)

• 국가 계획와 비교하여 시민사회(시민의희 참여자)는 충족성 정책에 대한 선호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에너지·기후 공론화 및 기후시민의회의 흐름과 사례

27

❖ 중저준위 방페장 부안항쟁과 독자적 주민투표(2003~2004년), 경주/영덕/포항/군산 경쟁 주민투표(2005년)

❖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2004년)

❖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2009년)와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2013년) 실패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2014~2015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지방정부 숙의적 시민참여형 에너지·기후 관련 계획 수립(2015년~)

✓ 성과와 한계 확인, 특히 확산 효과는 있으나 대부분 형해화(“좋은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다”)

✓ 이외 리빙랩/전환랩, 공동설계 프로그램 등 개별 사업에 대한 참여형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 민관협의회(2019~2021) → 정상화추진위원회(2021) → 민관정책협의회(2022~)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독자적 공론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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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폐장 공론화

• 2013~2015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위원회(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 2019~2021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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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시민참여단, 2017년 7~10월) ❖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시민회의

❖ 2021년 7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 발표

❖ 2021년 8~9월,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의견수렴

❖ 2021년 8~9월, 탄소중립 시민회의(참여시민단) 설문조사

❖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부록에 청년이 제안하
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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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국민정책참여단

• 2019년, 1차 국민정책제안(계절관리제)

• 2020년, 2차 국민정책제안(중장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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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론화의 전후 맥락과 효과

• 2016년 이전,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보상 확대와 친환경적 개선에 초점

• 2016년, ‘충남 에너지 전환 집담회’ 구성 및 운영(시민단체와 연구기관 참여)

• 2017년, 도민 참여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 및 선언(2050년 탈석탄 목표)

• 2017년~,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연례)

• 2018년, ‘언더투연합’과 ‘탈석탄동맹’ 가입

• 2019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탈석탄 금고’ 지정

• 2019/2020년,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1차년도)

• 2020/2021년,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 2020년,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및 위탁,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설립

• 2020년, ‘보령 1･2호기 폐쇄에 대한 후속 대책’ 발표(충청남도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조기 폐쇄)

•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제정

• 2023년,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 석탄화력발전 지역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통한 제언 및 과제

• 최근, 지역 거버넌스, ‘탈석탄법’ 입법, 정부 지원 대책, 발전공기업 대응 방안 등 둘러싼 갈등 지속

• 반면, 충남 시군 해상 풍력 & 탈석탄 연계 정의로운 전환 및 ‘공공재생에너지’ 대안 제기(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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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기후도민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전후 맥락과 효과

• 2019년,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도민 추진단 참여

• 2021~2022년,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주민발안 등(실패)

•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탄소중립추진단 조항 포함)

• 2022년~,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 및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연간) 

• 2023년,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경기RE100을 위한 도민 참여와 과제

• 2023~2024년, 경기기후도민회의 숙의공론(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24년,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감사합니다

33



- 9 -

토론문

장석준 (전, 전의정책연구소 소장)

1. 두 발제문의 진단과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발표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정체와 교착 상태
에 빠져 있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돌파구를 내기 위해 보다 주의 깊으면서도 과감한 기후정치
가 필요하다. 김현우 소장은 구체적인 대안의 방향을 “기/탈/존/내”라 요약하여 제시하는데, 그 
각각의 내용에도 이견이 없다. 

2. 다만 “기탈존내”의 마지막 항목인 “내각제 개헌”에 관해 좀 보탤 말이 있다.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제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유리하다는 진단에는 실은 더 많은 단서가 달려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유능한 면모를 보이는 정체는 내각제 일반(여기에는 영국, 일본, 인도 등도 포함될 것
이기에)이라기보다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전제하는 북유럽형 내각제다. 따라서 “내각제 개헌”이라고
만 이야기해서는 심각한 메시지의 오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완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도 개혁 + 내각제 개헌”이라는 패키지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실은 단순한 “내각
제 개헌” 문제만은 아니게 된다. 단순다수대표제가 아닌 완전 비례대표제로 구성되는 의회가 갖는 
종별적 특징이 무엇인지,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결형 민주주의와 합의형 민주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쟁점들에 맞춰 정당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 등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즉, 현행 대통령제의 개혁과 의회제 정부 성격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포괄하면서도 이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 전반의 재구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한국의 독특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덕분에’(?)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나 환멸이 일정하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 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제에  집착하고 
내각제에 반감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외재적 시각에서 비판만 할 수는 없다. 개헌을 성사
시키려면, 내각제에 이토록 반감부터 보이는 압도적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결국은 동의를 이끌어내
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각제 개헌”을 무매개적으로 주장한
다면, 자칫 일부 급진좌파의 “생태사회주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보이는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 가령 현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완전히 이행해야만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는 주장은 애초 의도와는 달리 급박한 기후위기 대응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낳는다(혹은 그런 지
연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중의 실질적 호응 없이 선동 차원에서 주창되는 
“내각제 개헌”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정치를 앞당기기보다는 그 지연을 방조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실에 기민하게 개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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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의회제 정부 성격을 도입, 강화할 구체적 전략을 고안하자는 것이다. 온전한 내각제 개헌 
이전에라도 현행 헌법의 ‘해석적’ 틀 안에서 국회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국무총리직
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실제로 누적될 때에 아마도 내각제 개헌에 대한 
동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주된 정책 목표로 삼아 국무총리나 경제 담당 부
총리, 환경부장관 등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기후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환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보
다 급진적인 발상 역시 필요하다. 가령 김현우 소장이 지적하듯이 기후시민의회를 기존 대의기구
의 단순한 보완재가 아니라 ‘이중권력’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복합위기 대응에서 기존 
대의제가 보이는 철저한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전제한다. 하나의 전국적 의회가 만사를 관장한다
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모델은 생명을 다했다. 고전적인 의회 기구는 이제 관료기구에 맞서 
국가라는 무대에 인민주권을 관철시키는 통로(그러나 결정적인 기능이기는 하다)로만 의미를 갖는
다. 기후위기와 같은 낯설고 거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대의체계가 고안, 구축
되어야 한다. 현대의 민주적 의회라면 이 대의 기능을 ‘기꺼이’ 별도의 새 대의기구에 이양, 분산
해야 한다. 즉, 선거, 추첨 등의 방식으로 구성된 기후시민의회(선거로 선출된 기구와 추첨으로 선
출된 기구로 이뤄진 양원제형 기후시민회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가 상설 기구로서 기후대
응계획을 입안하고, 의회는 이를 내각을 통해 집행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 인류 초유의 위기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기존 민주주의의 단절
적 재구성만이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정치(기후정치 등)를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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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성장주의에 잠식된 노동,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에 더딘 노동
-노동의 주요한 요구와 투쟁의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는 
연결되지 않은 고용안정, 임금인상에 방점을 찍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 상층의, 그것도 일부 간
부와 활동가들의 고도화된 문제의식과 대다수 조합원들 사이의 괴리가 존재(이는 사회주의나 변혁
이라는 쟁점을 둘러싼 전노협-민주노총의 역사와도 동일)
-민주노총이 5월에 실시한 “대전환시대 노동운동진단을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설문조사”에서 기
후위기 의제는 통일/전쟁위기 의제 보다 낮고 득표가 저조했음. 최근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의제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기후위기는 선택이 저조했음. 그런데, 우리에게 티핑포인
트까지 남은 시간은 과연?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조직된 노동의 현재 모습과 상태가 성장주의
에 기반한 기후침묵, 허구적 기후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음

노동조합 안에서 ‘녹색 정동의 정치’
-기후위기를 나와 우리의 당면한 주요 과제로 삼고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나가고자 하는 노
동자=시민=기후시민으로 주체화하는 현장이자 학교로서 노동조합(민주노총)
-시야는 넓게, 실천은 나의 사업장, 내가 사는 지역부터
-그런데, 프로그램은? 조직 운영 방식은?
-고용, 임금, 노동시간과 근로조건 등의 당면 현안을 어떻게 ‘녹색화’할 것인가?

기후정치에 대한 고민1: 노동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탄소 배출 감축의 직간접적 과정에서 벌어지는 국가와 자본 주도의 산업전환과 구조조정을 노동
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바꿔낼 필요가 있음
-그런데 자본주의, 성장주의를 블랙박스로 놓고 전환이 가능? 탈성장, 탈자본주의 나아가 [그 어떤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방향 설정 없이 ‘노동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
-경기지역의 가스발전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노동이 갈팡질팡하며 근시안적으로 시간만 보내
다가 몇 년 후 국가와 자본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결국 노동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전환하는가가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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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노동자=시민=지역주민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는 전환, 노동자=시민=지역주민이 전환 과정 자체
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전환의 향방과 경로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 제도를 먼저 구축? 아니면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통해 쟁취/압박?

기후정치에 대한 고민2: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정치에 대한 고민3: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재, 소비재, 서비스 중 무엇을 생산하지 않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누가 어느 공간적 범위 안에서 논의하고 계획하고 결
정한 것인가?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질문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모델 수립과 실험
적 실천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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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안병일 (보령시에너지센터장)

 두 분의 발제문을 잘 읽어 봤습니다. 소위 정치운동을 접어둔지 오래되서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
태라 등장하는 용어중에 생소한 개념들이 있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개인
적으로 그간 기후·에너지전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보니 시야가 좁아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정의로운전환을 갖다 붙이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되고, 심하게는 
일자리만 바꾸면 정의로운전환이라는 인식을 접하다보니 두뇌 회로가 꼬이고 어디서부터 정신줄을 
잡아나가야 할지 혼란스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 두 분의 문제의식과 시선은 어지러움
을 툭툭 건드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현우 소장의 발표문 중 “결국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발전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치인과 시민들에게까지 뿌리내린 성장 강박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후정
치는 원칙과 이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 진단에 매우 공감합니다. “경제성장의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사회”, 그 망령같은 인식의 심연이 어느 깊이인지 감히 상상조차 힘든 사회가 맞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다면 “탈성장을 위한 전략적 캔버스”에서 「공생적 변혁모드」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
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의 지역 돌봄’와 ‘지역의 노동 돌봄’으로 ‘정동정치’의 
싹이 생겨난다면 「틈새적 변혁모드」가 작동할 수 있는 내적 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하신 “기탈존내(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라는 키워드가 ‘좋은 정치’와 
‘다른 정치’의 작동 기제로 작용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탈성장 키워드를 빼면 민주당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민주당 중심의 양당정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론과 비판에서 몇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양당정치에 짓눌린 중앙
과 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는 것, 녹색정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실험을 시작하는 것
은 분명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을 다시 만들자는 논의로 귀결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형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운동 상당수가 권력과 가까이 있어 내
부에서 급진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 고리타분한 정파주의가 여전한 노동운동의 현실, 무
엇보다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생산감축-이윤축소-소득감소라는 물리적 법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은 녹색정동 실험에 도움이 안되리라 보여집니다.



- 14 -

 
 두분의 글을 읽고 머리로나마 녹색정동을 그려봅니다.

 RE100을 달성해야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공장엔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활동가도 있습니다. 
노동활동가 중에는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녹색활동가가 있고, 그 녹색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운동과 생태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내부논의와 동의를 얻어 조
합원들과 조합원 가족이 참여하는 녹색소비자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으로 회사식
당의 식자재는 지역내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농산물로 공급되며 서로에게 수익성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경험한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자모임을 추진해봅니다. 조합원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을 안내하며 관심있는 조합원을 조직하고, 회사측에게는 공장 지붕과 주차장을 제공하라고 요청
하고 협약을 맺고, 태양광발전소를 세웁니다. SMP는 회사 전기세로 내고, REC는 조합원에게 배당
됩니다. 손해가 없으니 노사협약을 확대해 2공장, 3공장에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해져 퇴직이 예정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전문기술훈련을 받게하여 자연스런 노동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파되어 주변의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자극을 줍니다.

 정의로운전환 정책사업을 고민하던 지자체는 녹색 엔니지어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이같은 노동자
집단(노동조합과 협동조합)에게 또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지역내 공공부지를 제공하여 녹색
일자리 또는 정의로운전환 실현지로 만들어보자는 대안을 던집니다. 이 발전사업은 회사-노동조합
-시민사회-지자체가 합을 맞춰야 실현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계약형태(일종의 사회계약)이 요구되
어 집니다. 녹색전환에 동의하는 노동자집단의 참여율, 노동자가 참여하는 발전사업에 동의하는 시
민 참여율, 시민참여 발전사업에 동의하는 노동자 참여율, 참여 비중에 맞는 수익 배분률 등이 기
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000 사회적협약! 이 협약을 맺은 회사와 노동조합, 시
민사회단체(협동조합 등)에게만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말 그대로 초보적 그림이지만 노동의 지역 
돌봄, 지역의 노동 돌봄을 그려봤고, 녹색정동의 진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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